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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에너지(CFE) 논의는 ‘나 홀로’ 정책이 
아니며, 국제적 흐름에 맞춰 추진될 것

<보도 주요내용> 

  8.9.(수) 경향신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CF 100)는 세

계적인 흐름인 100% 재생에너지(RE 100) 정책과는 동떨어진 ‘나 홀로’ 

정책이며,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발전량의 30.2%에서 21.6%로 

낮춘 것은 심히 걱정할 만한 일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보고서(혁신 정책에 관한 OECD 리뷰 코리아 2023)에는 우리 정부가 원자력

에 중점을 둔 100% 무탄소에너지(CFE)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과 이는 

한국만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CFE 논의는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범위는 재생에너

지를 포함해 원자력, 청정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고 있어 ‘원자력 

중심’이라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이미 CFE에 대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

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했습니

다.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CFE 논의가 ‘나 홀로’ 정책이라는 것도 사실에 근

거하지 않은 개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 보도내용은 개인 의견을 마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큽니다.



  참고로 우리 정부와 민관이 함께 시작한 CFE 논의는 RE100을 부정하거

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

지를 포함한 CFE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기에, CFE는 RE100과 보완·병행

적인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을 확대하고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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